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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1) 본 연구는 암묵계약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퇴직공직자의 민간 재취업 문제를 공무

원 임용제도의 폐쇄성과 연관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다룬다. 공직 후임자들이 전

임자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퇴임 후 암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후임자가 선택될수록 이들과의 사적인 네트워크

를 형성,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가정을 하여 이러한 친밀도의 특성을 접근 

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 모형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가 개방적일수록 퇴임 공직자들과 민간 업체 간 암묵적 계약을 유지

하기 어려워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

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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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두된 문제 중 하나가 금융 감독기관 출신 공직자의 

퇴임 후 민간 재취업 문제이다. 감독기관에서 근무하던 공직자가 퇴임 후 피감독업

체에 재취업하여, 해당 업체와 감독기관 간의 사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

를 통해 감독기관이 수행해야 할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비단 금융 감독기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여러 규제기관, 조

달기관 등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대표적 규제기관인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

사원, 국세청 등의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직후 대형 법무법인이나 민간 기업에 고용

되어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간의 암묵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또한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국방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의 고위공직

자들이 퇴임 후 민간 조달업체 등에 취업하여, 정부조달업체 선정에 사적인 네트워

크를 활용해 영향력을 미친 경우도 적발되어 왔다.1)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자체를 제한하는데 

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춰왔다. 최근에는 재취업 제한의 범위나 기간을 확대하여 퇴

직공직자 예우 등과 관련된 비리문제를 척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10월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업체에는 퇴직한 후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던 규정을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퇴직한 후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강화하였다.

하지만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에서 매년 발간하는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를 보면 취업승인을 받은 사람 중에는 부처와 무관한 기관에 취업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경찰청, 국방부, 방위 사업청 및 경제관련부처 퇴직

자가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관 업체로 취

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퇴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부처 업무와 관

 1) 경향신문 2005. 07. 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0507041759021&code=21000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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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업무와 다르지만 해당 부처의 

유관기관의 다른 업무, 예컨대 사외이사, 자문위원으로 재취업, 혹은 퇴직 후의 취

업예정인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처에 보직하다가 퇴직 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퇴임공직자 예우방지책으로 제시된 취업제한기간의 연장

이나 제한직급의 확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탐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직공직자의 민간 재취업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

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민간 재취업 문제를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2) 정도와 연

관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의 출발점으로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 정도가 공직의 효율성이나 

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격적인 연구에 앞서 2009년 OECD 국가들의 공직 개방성을 비교한 자료와 2010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발표한 주요국가의 

정부효율성 자료를 연계시켜 공직의 개방성 혹은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과 정부의 

효율성 혹은 청렴도 등과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효율성 지표와 공직개방정도의 상관관계 분포도를 그리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공직개방성이 높으면서 정부효율성이 높은 국가군은 핀란드, 스

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와 뉴질랜드, 호주 등이다. 반

면, 공직개방성이 낮으면서 정부효율성이 낮은 국가들로는 벨기에, 폴란드, 이탈리

아, 포르투갈, 멕시코 등이다. 한편 공직개방성은 낮지만 정부효율성은 높은 국가

들로는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이고 공직개방성은 높지만 정부효율성은 낮은 국가로

는 아이슬란드와 영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개방성과 정부 효율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여기서 의미하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란 특정 고위 공직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하며, 그 범위가 소수 특정 집단에 국한 될수록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은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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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직개방정도와 정부효율성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09. 2009, p.79, 및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2010.

다음으로 IMD에서 발표한 정부효율성과 관련된 6개의 지표3) 중 부패지표를 중

심으로 정부 공직 개방성 정도와의 상관관계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직 

개방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 효율성이 높고 정부부패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2>를 보면 공직 개방성이 높은 국가들(1분면 국가)은 부패정도가 

대체적으로 낮다. 하지만 공직 개방성이 낮은 프랑스, 일본, 아일랜드 등의 국가 

또한 부패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패정도가 낮으면서도 계급제적인 특성이 

강한 2분면의 국가들은 공무원채용시험이 임용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으로 일정기

간 인턴 혹은 계약업무수행 기간을 갖고 있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다.4) 또한 부

패지수가 높은 -즉 부패 정도가 덜한- 국가군으로는 뉴질랜드와 덴마크, 북유럽 국

가들이고 부패지수가 낮은 -즉 부패정도가 심한- 국가군으로는 맥시코, 그리스, 이

탈리아 등이 있다.

 3) 6개 지표로는 ① 법․규제 체제, ② 정부정책의 적응성, ③ 정부 결정, ④ 정부 투명성, ⑤ 

관료체제, ⑥ 부패 등이 있다.

 4) 각 국가별 공무원 임용방식은 매우 다양하여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아무리 행정개혁의 일환

으로 모든 국가에 개방형 임용제도가 확산되고 있다하더라도 제도 수용 원인과 수용 방식(개

방된 직위 개방 비율, 보수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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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직개방정도와 부패정도 

   

주: 세로축인 뇌물부패지수는 0부터 10까지의 척도로 10에 가까울수록 뇌물수수 및 부패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OECD. 2009. Government at a Glance 2009. p.79. 및 IMD. 2010.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임용제도와 부패지수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런 기초적인 관측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하여 공직임용

제도와 부패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암묵계약 모형을 바탕으로 퇴임공직자 

재취업 문제와 공직임용제도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직자 재취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향후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은 전임자와 

친밀한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후임자들이 전임자와의 친밀도

가 높을수록 퇴임 후 암묵적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후임자로 직무를 수행할수록 사적인 네트워크를 유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즉, 공직임용의 대상이 되는 인력풀이 폐쇄적일수록 구

성원 간의 친밀도는 높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서로 간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친밀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본 연구에서는 접

근 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직임용제도가 폐

쇄적일수록 퇴임 공직자들과 피규제업체(혹은 민간 조달기업) 간의 암묵적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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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기 위해 필요한 접근 비용이 낮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이론 모형의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이 공직업무의 효율과 청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연구의 의의

퇴직공무원의 민간재취업과 관련한 문제는 소위 회전문 인사문제라는 주제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로는 Che(1995), Salant(1995), Dal 

Bo(2006), Guerriero(2008) 등이 있다. 이들 모형에서는 규제 공무원이 퇴직 후 

피규제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제의 효율성, 기업 투자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공무원 민간재취업 문제를 다루

기 위해서는 이들 연구로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회전문 인사문제 

관련 문헌들과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이는 곧 본 논문의 주요한 

공헌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회전문 인사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서는 회전문 인사가 로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부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로비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을 고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퇴직공무원 민간재취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간재취업이 로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 정치학이나 경제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던 로비와 관련한 문헌

들과 본 연구는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로비의 대상과 로비스트 간 

연결고리에 관한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관련한 실증 연구로는 Berry(1977), 

Schlozman and Tierney(1986), Wright(1989), Ansolabehere, Snyder, and 

Tripathi(2002) 등이 있으며 이들 논문에서는 이익집단의 선거 자금공여와 정치인

의 입법 행태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로비의 대상과 로비스트 간의 접근성 혹은 접근 비용 등에 관한 이론 논문으

로는 Denzau and Munger(1986), Baron(1989), Grier and Munger(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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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en-Smith and Wright(1992), Potters and van Winden(1992), 

Austen-Smith(1995), Lohmann(1995), Kroszner and Stratmann(1998), 

Grossman and Helpman(2001)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접근 비용이란 로비스트

가 로비의 대상인 정치인과 접촉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선거 자금을 제공하는 비용

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 연구들은 접근 비용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통한 정보 

전달, 그로 인한 의원들의 균형 입법활동, 그리고 비교정태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접근 비용이 어떻게 내생적으로 결정되고 어떠한 방

식으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적인 친밀도가 접근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

적 네트워크나 개인 간의 친소관계가 접근 비용에 내생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형을 

통해 로비 과정 전반에 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치 자금을 통해 로비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 대신 인맥 

등을 활용하여 로비스트가 로비 대상에 접근하여 음성적인 로비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치 자금의 측면이 아니라 인맥이나 사람간의 친밀도 등이 접근 비

용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본 모형에서 다루는 접근 비용 개념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정치경제학에서 다루었던 접근 비용 개념을 보다 명시적으로 내생화

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 점이 본 연구의 첫 번째 기여이다. 또

한 기존 로비의 접근 비용관련 이론 모형에서는 일회적 게임을 통한 정보 전달 문제

를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로비의 동태적인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구성하였

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로비, 즉 민간 기업과 공직자 간의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와 관련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민간 기업이 현직의 공직자

를 퇴임 후 스카우트하겠다는 조건으로 현직 공직자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처벌대상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불완전한 성격을 띤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회전문 인사 및 로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계약의 불법성을 함께 고려

하여야 한다. 즉, 로비와 연관된 공직 부패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력

이 없는 계약의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직자의 퇴임 후 민간

취업, 후임공직자에 대한 퇴임공직자의 로비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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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적 계약을 모형에 도입하였다.

계약이론 분야에서는 계약서 상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고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형태가 아닌 계약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왔다. 계약 당사자 간의 

모든 상황 혹은 경우에 대하여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법적 강제성을 가지는 형태의 계약이 전통적인 계약이론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나 현

실에서는 이러한 완벽한 형태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론과는 달리 현

실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이 불완전하고 또 계약이 불완전함에도 법적인 강제없이도 

큰 분쟁없이 지켜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불완전 계약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실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

다.5)

그 중에서 법적인 강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강제성을 가지는 계약 

(self-enfrocing contracts) 형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Bull(1987), MacLeod 

and Malcomson(1989)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계약서 상에 포함되어있는 성

과의 정도를 제3자, 특히 법원에서 아예 입증이 불가능한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

고 이 때에도 계약이 성립되고 자체적으로 이행되는 균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

구는 MacLeod and Malcomson(1998), Levin(2003), MacLeod(2003) 등을 통해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s)이라는 형태의 계약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이들과 유사하게 계약서 상의 어떤 내용도 법원에서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계약의 불법성을 감안하였을 때, Hart(1988), Milgrom and 

Roberts(1990) 등에서와 같이 실적 입증과 관련한 유한한 비용(verification cost, 

influential cost 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대신 이러한 비용 자체가 무한히 크다고 

극단적인 가정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회전문 인사 관련 로비행위 및 부패 등의 불법성을 감안

 5) 이들 연구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 불

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또는 미래의 일들을 모두 계약서에 작성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Maskin and Tirole, 1999), 미래에 다시 계약을 재협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Hart and Moore, 1988; Fudenberg and Tirole, 1990; Aghion, Dewatripont, and Rey, 

1994),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성과가 주관적인 성과인 경우(Baker, Gibbons, and Murphy, 

1994), 계약서 상의 내용에 대한 법적 강제가 불가능한 경우(MacLeod and Malcomson, 

1998; Levin, 2003)에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전제하고 현실에서의 계약 관계, 

고용 관계, 조직 구성 형태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불완전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는 Tirole(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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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계적 계약 모형을 도입하여 현직 공직자, 퇴임 공직자, 민간기업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형태의 로비 및 부패행위가 어떠한 

메카니즘을 통해 작동하는지 보인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두 번째 의의가 있다.

세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현직 공직자의 퇴임 후와 관련한 내용 뿐 아니라 그 공

직자의 임용까지도 아울러 연구하였다. 즉, 공직자의 임용 전, 임용 후, 퇴임 후 

등 세 단계에 걸친 전체 구조를 하나의 모형으로 엮어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리

고 이를 통해 퇴임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공직 임용제도의 개방성

과 연관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 혹은 직위제도와 관한 연구는 정부 운영에서 갖는 중요

성에 비해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분석적인 연구

보다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조사와 외국의 개방형 임용제도(고위공무원단 제도)

를 소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개방형 임용제도의 장단점을 논하고 개선방

향을 제시하거나, 해당 기관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공무원들의 제도 수용 정

도를 보여주고 있다(김판석 외, 1999; 남궁근, 2000; 박천오 외, 2002; 배귀희, 2009; 

윤경준․장현주, 2008; 윤태범, 1999; 중앙인사위원회, 2000). 그리고 외국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고위공무

원단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 김연수․김근세(2007)는 

Huddleston의 고위공무원의 4가지 모형을 토대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

리고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의 개방형 임용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서 공직임용제

도의 개방성 정도가 공직자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퇴임 공직자 부정부패 문제등

과 연관되어있음을 보임으로써 공직임용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 

점이 바로 본 논문의 세 번째 공헌이다.

Ⅲ. 이론적 분석

1. 기본 모형 및 가정

본 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인 모형을 다룬다. 여기서는 정부(), 공

무원(), 민간 기업( ) 등이 참여하는 무한 게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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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와 민간 기업은 무한 기 동안 계속 존재하지만 개별 공무원 는 2기 동안

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는 첫 번째 기에는 에 의해 고용되고 이

후 두 번째 기가 되기 전 와의 고용관계는 종료된다.6) 즉, 첫 번째 기가 끝난 후 

공무원은 퇴임하는 것으로 본다. 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는 두 번째 기에 

에 고용이 되거나 그 외의 옵션( )을 택하는 등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가정

한다. 그리고 매기마다  ∊ 의 할인율로 가치가 할인되며, 할인율은 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겠다.

한편 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는 새로운 공무원 (≠)를 고용하게 

된다. 이 때, 는 새롭게 고용을 할 대상자를 유한한 구성원 수를 가진 집단으로

부터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잠재적인 고용 대상자들의 집단은 한 

명의 구성원이 와 고용 관계를 맺은 후에는 다시 한 명이 충원되어 항상 같은 구

성원 수를 가진 인력 풀(pool)을 구성하게 된다.

민간 기업은 매기마다 정부에게 동일한 수량의 재화 또는 서비스( )를 공급한

다. 이 때 민간 기업이 공급하는 는 민간 기업의 노력()에 따라 품질()이 달

라진다. 즉, 민간 기업이 노력을 많이 들일수록 좋은 품질의 가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는   혹은   , 둘 중 하나의 값을 가

지는 확률변수라고 가정하며, 이에 대한 확률분포는 민간 기업이 투입하는 노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겠다. 또한, 민간 기업이 투입할 수 있는 노력 는  또는 

 중 하나인 것으로 가정하겠다. 이 때 민간 기업이 노력 수준으로 를 선택한 경

우  의 확률로 의 품질은 이 되고  의 확률로 이 된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노력수준이 인 경우 의 품질은 항상 이라고 가정하겠다.

한편 인 를 공급하기 위해 의 노력을 한 경우 사회 전체적인 이득 크기

(     )가 의 노력으로 인 를 공급한 경우 사회 전체적인 이

득 크기()보다 더 크다고 가정한다. 이는 곧 인 의 가치와 인 의 가치

의 차는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1.    .

 6) 첫 번째 기에도 물론 가 원할 경우 에 고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때 외부에서 가 받

게 되는 금액(outside option)은 0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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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정에 따라 본 모형에서는 민간 기업이 매기 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만큼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급된 의 품질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 )을 민간 기업에게 지

급한다. 하지만 의 실제 값은 민간 기업과 공무원만이 알 수 있고 정부는 알 수 

없다고 가정한다. 즉, 정부는 품질 에 대해서 직접 판별을 할 수 없고 대신 공무

원이 의 품질 를 판별하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자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하고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무원의 

재량과 판단에 의존하여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여기서 정부가 품질

을 직접 판별할 수 없다는 가정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에 대한 판별값인 에 대해 일정한 제약이 있다. 실제 품질이 인 

경우는 판별값으로 항상 가 되어야 하고, 대신 실제 품질이 인 경우 판별 값

은   혹은  모두 가능하다. 민간 기업의 경우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정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의 비용을 들여 

의 품질로 공급한 것을 이라고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 민간 기업이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의 품질로 공급된 것에 대해 라고 판별하여도 정

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이 때문에 본 모형에서는 실제 

품질이 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이나 로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품

질이 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로만 판별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가정 2.    
∊  .

정부는 공무원에게 임금 를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 공무원의 업무성과는 와 

유일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임금  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민간 기업에게 지급되는 금액 는 공무원이 에 대해서 판별한 결과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 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정부 조달과 관련해서는 조달

업체가 정부에게 일정한 재화를 납품하고 그 재화의 품질에 따라 납품대급을 정부

로부터 지급받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때 는 조달품, 는 조달품의 품질, 

는 납품대금 등으로 볼 수 있다. 또 공공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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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의 가치, 예를 들어 금융건전성, 공정경쟁, 환경오염감축 등을 달성하기 위

해 기업이 매기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할 행위나 노력 등을 로 보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 규정 위반 시 가하는 처벌 등은 라고 볼 수 있다.7)8)

매기 민간 기업이 정부에게 공급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수량 를 1로 두어도 

논의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  로 정규화하면 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규제 대상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조달당국 입장

에서는 조달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의 조달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각자

의 목적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처벌규정 혹은 조달품 가격

을 책정하고,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 3> 기 내의 순서 체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두 기의 일생 중 첫 번째 기에는 에 고용되어 자신이 판별

한 결과 를 바탕으로 사전에 책정된 임금체계에 따라 을 지급받고 두 번째 

기에는 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직장을 통해서 를 벌게 된다. 이 때 공무원

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민간 기업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기업이 아닌 다른 곳에 취업하여  
를 받는 것이다. 만약 민간 

 7) 물론 규정 위반 시의 처벌로서의 는 음의 값을 가진다고 본다. 논의의 일반화를 위해 값

을 표준화하여 규정 준수 시에는 양의 값을 가지고 규정 위반 시에는 0의 값을 가진다고 보아

도 무방하다.

 8) 본 장에서 다루는 이론 모형에서는 이처럼 공공 조달, 규제 등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론 모형에서 도출된 일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

라 그 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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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에서 지급하려는 임금이 보다 크거나 같으면 민간 기업 에 취업할 것이

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에 취업할 것이다. 

민간 기업은 매기마다 자신이 공급할 에 대한 판별이 어떠한지, 판별결과에 따

른 는 어떠한지, 그리고 양질()의 를 공급하기 위한 비용()의 크기가 어떠

한지를 감안하여 어떤 품질의 를 공급할지 선택할 것이다. 또한 매기마다 정부에

서 퇴임한 공무원을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는 해당 공무원을 고용했을 시 

민간 공무원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즉, 판별에 미치는 영향이 어

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무원과 민간 기업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거래가 가능한지가 게임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공무원과 민간 기업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가능한지에 따라 균형은 어떻게 변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의 거래가능 형태에 따른 분석

민간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판별하는 공무원과 민간 

기업 간에 거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한 가

정에 따라 모형이 달라진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가정에 따라 균형은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무원과 민간 기업 간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우선 공무원과 민간 기업 간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자. 그

러면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임금으로      로 정하면 공무원은 항상 

실제 값에 따라 값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기업은  

≥ 이면   이고      이면   를 선택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정부는 양질의 상품을 공급받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으므로        으로 가격을 정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과 민간 기업 간의 어떠한 거래도 불가능한 경우 도달되는 균형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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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1. 공무원과 민간 기업 간에 판별과 관련한 어떠한 거래도 불가능한 경우, 

공무원은 항상 품질에 대해 정확한 판별을 내리고 민간 기업은 항상 양질

()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공급하며, 정부는 민간 기업에 생산 비용만

큼의 대가를 지불한다.

증명) 균형에서 (
)는 모든 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 끝)

결국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에 판별과 관련한 어떠한 거래도 불가능한 경우, 민간 

기업은 항상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공무원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판별

하여 정부에 보고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균형이 달성되고 이 때 

정부는 매기     의 순편익을 얻는다.

2)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 명시적 거래는 불가능하나 암묵적 거래는 가능한 경우

여기서는 판별에 대하여 민간 기업과 공무원이 거래를 할 수는 있으나 거래 내용

에 대한 명시적 형태의 계약은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판별하는 결과를 조건으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밝혀질 경우 오히려 양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공무원 사이에 판별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을 맺는 것은 불가

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다. 대신 두 당사자 간에 아

무런 거래를 맺을 수 없다고 가정한 앞선 모형과는 달리 여기서는 둘 사이에 암묵적

인 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하다고 가정하겠다.

이 경우 당사자 간의 암묵적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 없이 

자체적으로도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 즉, 공무원이 암묵적 계약에 따라 판별을 한 

이후 퇴임했을 때 민간 기업에서 암묵적 계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를 

고용할 인센티브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민간 기업이 퇴임 

후에 자신을 고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암묵적 계약에 따라 판별을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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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강제성을 띤 암묵적 계약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약(앞으

로 이 계약을 ‘계약 I’라고 함)을 고려해보자.

조항 1: “공무원이 최초로 민간 기업에 고용되어 전임자가 없는 경우이거나 혹은 

공무원의 전임자가 퇴임 후 해당 민간 기업에 취업한 경우 민간 기업의 암

묵적 계약 제안을 받아들여서 판별 시 무조건 라고 판별하고 그렇지 않

은 경우 정확한 판별을 한다.”

조항 2: “민간 기업이 공급한 에 대해 공무원이 판별을 라고 내린 경우 민간 

기업은 공무원이 퇴임한 후 라는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한다.”

그리고 위의 두 조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러면 두 조항이 자체적으로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self-enforcing 

condition)9)을 만족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는 공무원이 퇴임 후 제 3의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첫 번째 조건은 퇴직 후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고용되어 받는 임금이 다

른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

째 조건은 공무원이 항상 로 판별했을 때 민간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이윤이 공

무원이 제대로 판별했을 때 민간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이윤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을 의미한다. 세 번째 조건은 공무원이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편, 본 모형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의 값을 0으로 정규화 하겠다. 또

 9) 본 모형에서 다루는 self-enforcing condition은 non-verifiablility를 가정하는 모형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Levin(2003)의 dynamic enforcement 

condition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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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자.

가정 3.    . 

이는 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로 나눈 값은 공무원이 퇴임 후 제 

3의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댓값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정 

자체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향후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

간 기업의 제안을 거절하고 정확한 판별을 하도록 하여 민간 기업은 항상   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균형(efficient equilibrium)을 유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

원이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여 민간 기업이 항상   를 선택하여 을 공급

하고 공무원은 이를 로 판별하도록 하는 대신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는 균형(inefficient equilibrium)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 균형(efficient equilibrium)을 살펴보자. 민간 기업이   를 선택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

그리고 이 조건을 등호로 만족하는 경우, 민간 기업이 공무원에게 제안할 수 있

는 의 최대값은 가 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민간 기업의 제안을 거절하도록 만

들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을 만족하도록 공무원의 임금구조를 짜는 것이 최적이다.

  ≥ 


보조명제 1. 공무원과 민간 간에 판별과 관련한 암묵적 거래가 가능하고 이에 대

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 때 공무원이 민간의 제안을 거절하

는 균형에서 (
)는 모든 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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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부록 참조.

이 때, 정부는 매기        
만큼의 순편익을 

얻는다.

두 번째로 공무원이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민간 기업은 항상   을 

선택하는 균형(inefficient equilibrium)을 살펴보자. 이 때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

과 민간 기업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경우 공무원 입

장에서는 판별을 어떻게 내리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차이가 없으므로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한편, 민간 기업은 공무원의 퇴임 후  그를 고용하기 

위해 들여야 할 최소 금액은 이므로, 민간 기업은 공무원과 퇴임 후 의 임금으

로 고용할 것이라는 계약을 미리 맺고 항상 의 품질로 공급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에 대해 로 판별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조명제 2. 공무원과 민간 간에 판별과 관련한 암묵적 거래가 가능하고 이에 대

한 처벌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자. 이 때 공무원이 민간의 뇌물 제안을 수락

하는 균형에서 (
)는 모든 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 부록 참조.

이 때, 는 매기 만큼의 순편익을 얻는다. 따라서 첫 번째 균형에서 정부가 

얻는 순편익(       
)과 두 번째 균형에서 정부

가 얻는 순편익()의 크기에 따라서 도달되는 균형이 결정된다.

명제 2. 공무원과 민간 간에 판별과 관련한 암묵적 뇌물 거래가 가능하고 이에 대

한 처벌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자.

(1)   ≥ 


  

 
인 경우 균형에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뇌물제안을 거절하고 에 대한 정확한 판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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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는 다음을 만족하는 균형(efficient equilibrium)을 달성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인 경우 균형에서는 공무원이 민

간의 뇌물제안을 수락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판별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을 만족하는 균형(inefficient 

equilibrium)을 달성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 보조명제 1, 보조명제 2에 의해 성립된다.                   (증명 끝)

다음은 각각의 균형에 이르도록 하는 파라미터 값의 범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 파라미터값( )에 따른 균형

와 의 차이가 


  

 
보다 작으면 뇌물제안을 거절

하는 균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게 유리하다. 암묵적 거래의 경우에는 공무

원이 판별 업무를 하는 시기인 첫 번째 기에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

을 수 없고 대신 퇴임 후인 두 번째 기에 경제적 혜택을 받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에 

바로 경제적 혜택을 민간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명시적 거래의 경우에 비해 공

무원이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기업의 거래 

제안을 거부하도록 만들기 위해 드는 비용 역시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암묵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기업의 거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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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균형을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범위가 존재한다. 즉, 




  

 
≤    




 인 경우, 매기 의 확률로 가 

공급되는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무원과 민간기업 사이에 어떠한 거래도 불가능한 경우와 

비교하면  이 어떠한 범위에 있든 추가적인 사회적 비효율 혹은 비용을 초

래하게 된다. 결국 암묵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도 명시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보다

는 덜 심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사회적 비효율을 수반한다는 것을 본 모형에서는 보

여주고 있다.

본 절에서 살펴 본 내용은 현실과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 현실에서는 명시적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 또한 암묵적 거래에 대해서도 금지하

고 있으나 거래 여부를 포착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명시적 거래와는 달리 암묵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여부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임한 이

후 그가 가진 전문성과 능력을 필요로 해서 민간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많이 있

기 때문에 퇴임 후의 모든 민간 취업을 암묵적 거래의 결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

다.

다만 이러한 암묵적 거래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는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암묵적 거래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과 민간 기업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사전 교감이 있는 경우에만 암묵적 거래를 제안

하고 수락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접근 비

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암묵적 거

래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기 위

함이다.

3. 접근비용(Access Cost)

우선 본격적인 이론적인 모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접근비용10)이라는 개념을 다

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접근비용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 수준 

10) 접근비용이라는 개념은 통상적으로 정치경제학에서 로비에 관한 모형을 다룰 때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접근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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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친밀도와 신뢰를 가지도록 하기위해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 간의 선호나 취향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 비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서로간의 친밀도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거나 서로에 대해서 호의가 깊

은 사람들 간에는 접근비용이 상당히 낮을 것이고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호의가 깊

지 않은 경우는 접근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모형에서 특정한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일정수준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접근 비용을 들여야 하

고 그 접근 비용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두 사람간의 접근 비용은 결국 현재 두 사람 사이의 친밀도에 의해 좌

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접근 비용에 대한 엄밀한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사

람 간 친밀도의 특성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과 사람간의 친밀도는 흔히 고전 경제학에서 말하는 선호체계

와 흡사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즉, 임의의  ∞명으로 구성

된 집단에서 임의의 한 명을 선택해보자. 그 때 선택된 구성원 가 다른 각 구성원

들에 대하여 가지는 상대적인 친밀도를 ≥ 라는 기호로 표시하고자 한다. 즉, 구

성원 가 집단 내 다른 구성원 보다 또 다른 구성원 와 친밀도가 더 높거나 같은 

경우  ≥  라고 표현하겠다. 그리고 구성원 가 집단 내 와의 친밀도와 와의 

친밀도가 같은 경우   이라고 표현하며, 와의 친밀도가 와의 친밀도보다 높

으며 같지 않은 경우는    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임의로 선택된 구성원 가 가지는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상대적 친밀도

(≥ )는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겠다.

가정 4. 유한한 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임의로 선택된 구성원 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친밀도의 상대적 크기를 ≥ 로 표시한다고 하자. 이 때 

상대적 친밀도 ≥ 는 다음의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고 가정하겠다.

(1) 완비성(completeness): 모든 ∈와 ∈에 대해서,  ≥    또는 

 ≥  이 성립한다.

(2) 이행성(transitivity): 모든 ∈와 ∈에 대해서, ≥   이고 

 ≥  이면  ≥  이 성립한다.



공직임용제도와 공직부패 157

앞서 정의한 친밀도 개념에 대해 다음의 그림을 이용하여 살펴보자.

<그림 5> 친밀도 개념도

네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다고 하자. 네 명 서로 간의 친밀도 정도에 따라 

원주 위에 네 명을 배치하였다. 각각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친밀도가 높고 거리가 

멀수록 친밀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 때 앞선 가정 4.의  완결성과 이행성을 모두 

만족한다.

구성원의 수가 유한한 임의의 집단에 대해 임의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에 가

지는 친밀도가 위의 두 가지 특성을 만족한다면 그 친밀도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

는 것이 가능하다.11) 집단 내 구성원 가 다른 구성원 에 대해 가지는 친밀도를 

숫자로 표현한 함수를  라고 정의하겠다. 앞서 친밀도에 대한 정의에서 이행

성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친밀도를 숫자로 표현한 

함수가 이행성을 만족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다음의 보조정리는 함수의 정

의상 만족하게 된다.

보조명제 3.    .

증명) 함수의 정의에 의해 성립된다.                           (증명 끝)

친밀도에 대한 함수는 다음의 <그림 6>를 통해서 그 존재를 쉽게 보일 수 있다. 

앞선 <그림 5>에서와 같이 원주 위에 상호간의 친밀도 정도에 따라 각 구성원들을 

배치하였다. 그러면 임의의 두 구성원을 나타내는 지점 간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

11) Mas-Colell, Whinston and Green(1995) 3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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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그 중 상대적으로 이동 거리가 먼 방법을 적용하여 그 거리

를 측정하여 이를 두 구성원간의 친밀도 정도로 삼았다.

<그림 6> 친밀도 함수 개념도

이를 통해 임의의 두 구성원 와 간의 친밀도를 앞선 가정들을 모두 만족하면

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함수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구성원 가 다른 구성원 와 일정 수준의 친밀도 에 도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비용함수를 정의하겠다.

정의 1. 이 주어졌을 때,  ≡  .

정의에 의해 다음의 보조정리는 자명하다. 즉, A와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가 

B와 일정한 수준의 친밀 관계를 맺기 위해 들여야 하는 접근 비용은 반대로 B가 A

와 일정한 수준의 친밀 관계를 맺기 위해 들여야 하는 접근 비용과 같다는 의미이

다.

보조명제 4.    .

증명) 정의 1.에 의해 성립된다.                                  (증명 끝)

그러면 다음의 그림을 이용하여 접근 비용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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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접근비용 개념도 

앞선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의 구성원들은 각각 친밀도 정도에 따라 원주 위

에 분포하고 있다. 이 때 전체 원주의 길이를 이라고 하면 친밀도를 표현하는 

함수와 접근비용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각 두 구성원간의 접근비용은 두 지점 간 

원주를 따라 이동한 최단거리와 같게 된다.

한편 특정 집단 내에 임의로 선택된 두 구성원 간의 평균적인 접근비용은 그 집

단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가족인 경우는 접근

비용이 상당히 낮을 것이다. 하지만 집단이 확대되어 지역 사회 혹은 국가처럼 커

다란 집단일 경우, 집단 내에서 임의로 선택된 두 구성원 간 예상되는 접근 비용은 

가족에 비해서 커질 것이다. 즉,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특성이 이질적일수록 그리고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임의로 선택된 두 구성원 간에 예상되는 접근 비용은 증

가할 것이다.

따라서 접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 집단 

구성원 간의 이질적인 정도와 그 집단의 구성원 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 모형에서 다루고자 하는 집단은 전체 인구에서 임의로 추출하여 구성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직업, 종교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 집단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구성원의 수가 많은 대규모 집단일수록 구성원 간 특성이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경

향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구성원 간의 이질적인 정도와 집단의 구성원 수라는 두 

가지 변수를 모두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집단 구성원 

간의 동질성 정도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집단의 구성원 수라는 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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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5. 집단 내 임의의 두 구성원 간 예상되는 접근 비용은 집단 구성원의 수( )

에만 비례한다.

만약 모형에서 다루고자 하는 집단이 전체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하여 구성한 

집단이라면 이와 같은 접근은 한계가 있다. 집단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성하였기 때

문에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이질적인 정도는 집단의 규모와는 관련이 크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추출된 것이 아니라 내생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미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이질성 정도를 집

단의 규모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이처럼 가정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접근비용과 집단 구성원 수( )의 관계



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모형에서 다루게 될 접근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고 가정한다.

가정 6.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각 구성원 간의 접근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해

진다.

(1) 집단의 각 구성원을 나타내는 점들이 지름이 


인 원의 원주위에 균일분포

  를 따르며 분포한다.

(2) 각 두 구성원을 대표하는 점들 사이의 원주를 따라 움직인 최단거리가 두 구

성원의 접근 비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가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조명제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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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명제 5. 명으로 구성된 집단 내에서 임의의 두 구성원 간 평균접근비용은 

이다.

증명) 가정 6.에 의해 성립된다.                (증명 끝)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앞서 다룬 암묵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모형에 접근 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현실적은 모형을 세우고자 한다.

4. 암묵적 거래와 접근비용에 대한 모형 분석

본 절에서는 암묵적인 계약을 맺기 위해 일정한 접근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전제

한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 상호간의 친밀도가 계약의 성

사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간 기업과 공무원 사이에 명시적인 거래와 암묵

적인 거래 모두 법적으로 금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는 일정 수준의 친밀도가 요구된다는 의미이다.12) 그리고 그러한 수준의 친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정의한 접근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본 모형에서 상호간의 

친밀도만으로 암묵적인 계약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친밀도는 단지 암묵적 계약을 맺기 위해 상호 간에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수준의 만

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 모형에서는 민간 기업과 공무원 사이에 암묵적 계약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 비용은 민간 기업 내에 공무원과의 암묵적 거래를 담당할 담당자가 공

무원과의 친밀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그 담당자

가 현재 공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퇴임을 한 전직 공무원인 경우 전직 공무원과 현재 

공무원의 친밀도는 정부가 누구를 고용할지 결정할 때 고려되는 인력 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는 잠재적으로 고용을 고려할 인력 풀을 정한 후 그 중에서 적

임자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는 정부가 잠재적으로 고용을 고려할 인력풀은 ( )명으로 구성되어 

12) 이러한 전제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학연, 지연, 혈연 등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

는 사회에서 다양한 요소에 의해 생성된 상호간의 친밀도가 암묵적인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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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정부는 매기 공무원이 퇴임을 하면 후임자를 그 집단에서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하며, 그 후 인력풀은 다시 한 명이 추가되어 ( )명을 유

지하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그러면 현직의 공무원과 인력풀의 인원들은 총 명으

로 이루어진 집단을 형성하고 이들 간의 친밀도는 /의 지름을 가진 원의 원주 

위 상대적 위치에 따라 정해지고 임의의 두 구성원간의 접근비용은 이 된다. 따라

서 현직의 공무원이 퇴임한 후 그가 민간 기업에 취업하였다면 후임자와 퇴직자 간 

평균적인 접근비용은 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이 퇴임하여 민간 기업에 취업할 당

시에 후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퇴임자가 민간 기업에 취업하

여 후임자와 암묵적 거래를 시도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접근비용은 항상 이다.

보조명제 6. 민간 기업이 퇴임하는 공무원을 고용하여 후임 공무원과의 암묵적 거

래를 시도할 때 예상되는 접근비용은 항상 이다.

증명) 가정 6과 보조명제 5에 의해 성립된다.                       (증명 끝)

대신 민간 기업이 퇴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과 암묵적 거래를 시도할 

경우 민간기업의 담당자와 공무원 사이 예상되는 평균적인 접근비용은 보다 크다

고 가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때 민간 기업 담당자와 공무원은  명으로 

구성된 집단에 함께 속한다고 보면 이 때의 접근비용은 이다.

여기서도 앞선 2절에서 다룬 암묵적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강제성을 

띤 암묵적 계약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 도입한 계약 I를 고려해보자. 여기서도 

계약 I의 두 조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두 조항이 자체적

으로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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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들 중 첫 번째 조건은 민간 기업에 전직 공무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

서 민간 기업 담당자가 직접 의 접근비용을 들여서 공무원과 암묵적 계약을 맺

고, 그 후 지속적으로 후임 공무원들과 암묵적 계약을 맺고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

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전직 공무

원은 고용한 상태에 있는 민간 기업이 후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암묵적 계약을 

맺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 하

여금 민간 기업의 제안을 거절하고 정확한 판별을 하도록 하여 민간 기업이 항상 

  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균형(efficient equilibrium)이고, 두 번째는 민간 기업이 

항상   을 선택하여 을 공급하는 균형(inefficient equilibrium)이다. 

그런데 접근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는 민간 기업이   를 선택하여 을 공급

하는 경우도 암묵적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만약 민간 기업이 접근 비용을 들여

서 공무원과 암묵적 계약을 맺는다고 하자. 그럴 경우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 기업 

모두에게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이 최적 전략이다. 즉, 어떠한 판별 결과

에도 항상 0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간 기업은 접근 비용을 들여서 암묵적 

계약을 맺는 대신 암묵적 계약 없이   를 선택하여 항상 을 공급하는 것이 최

적이다. 따라서 접근 비용이 없던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공무원과 민간 기업 

사이에 암묵적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위 두 가지 중 첫 번째 균형을 살펴보자. 민간 기업이   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무원이 민간 기업의 제안을 거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

부는 다음을 만족하도록 공무원 임금구조를 짜는 것이 최적이다.

  ≥  


따라서 첫 번째 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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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명제 7. 공무원과 민간 간에 판별과 관련한 암묵적 거래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 때 다음과 같은 균형이 존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 부록 참조.

이러한 균형에서 정부는 매기         
만큼

의 순편익을 얻는다.

두 번째로 민간 기업이 항상   을 선택하여 을 공급하는 균형(inefficient 

equilibrium)을 살펴보자.

보조명제 8. 공무원과 민간 간에 판별과 관련한 암묵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자. 이 때 다음과 같은 균형이 존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리고 이 경우 공무원과 민간 간의 암묵적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다.

증명) 부록 참조.

이 때, 정부는 매기 만큼의 순편익을 얻는다. 따라서 첫 번째 균형에서 정부가 

얻는 순편익(        
)과 두 번째 균형에서 

정부가 얻는 순편익()의 크기에 따라서 도달되는 균형이 결정된다.

명제 3. 공무원과 민간 간에 판별과 관련한 암묵적 뇌물 거래가 가능하고 이에 대

한 처벌이 없으며 접근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1)   ≥ 


  

 
인 경우 균형에서는 공무원

이 민간 기업의 뇌물제안을 거절하고 에 대한 정확한 판별을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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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다음을 만족하는 균형(efficient equilibrium)을 달성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인 경우 균형에서는 민간 

기업이 뇌물제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을 만족하는 균형(inefficient 

equilibrium)을 달성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 보조명제 7, 보조명제 8에 의해 성립된다.                 (증명 끝)

접근비용 개념이 추가된 경우 암묵적 거래가 이뤄지는 균형(inefficient equilibrium)

을 달성하는 파라미터의 범위는 접근비용 개념이 없을 때 보다 더 좁아졌다.

<그림 9> 파라미터값( )에 따른 균형

이는 암묵적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이라는 접근비용을 추가

적으로 부담해야하고 이 때문에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근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정부 입장에서

는 암묵적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비용이 덜 들게 된다. 이 때문에   

가 선택되는 균형(efficient equilibrium)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파라미터 값의 범위가 

이전에 비해 더 넓어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다룬 균형의 형태를 살펴보면 주어진  의 값이 어느 범위에 속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어떠한 균형에 이르게 될지는 파라미터 값들에 의해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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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중에서 접근비용 의 크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름명제 1. 접근비용 의 값이 커질수록 비효율적 균형에 이르도록 하는  

의 범위는 줄어든다.

증명)   이므로 


  

 
의 값이 이 증가함에 따

라서 감소한다.                                            (증명 끝)

위 따름 명제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민간이 

공무원과 암묵적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접근비용을 증가시킬수록 비효율적인 균

형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비용은 본 연구에서 말하는 공

무원 임용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특정한 공직에 적임자를 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려하는 대상의 범위가 넓을수록, 즉 본 모형에서 말하는 인력풀이 

넓어질수록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예상되는 친밀도 정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는 결

국 둘 사이의 접근비용을 높게 만들어 민간기업과 공무원 사이의 암묵적 거래를 어

렵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5. 논 의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이론 모형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무원 사이에 암묵적인 거

래가 가능한 상황에서 도달하게 되는 균형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부에 물

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기업과 이에 대한 품질을 검사하는 공무원 간에 암

묵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 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야 한다.

첫 번째는 암묵적인 유착관계가 성사될 수 없도록 공무원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품질 판별을 정확하게 한 공무원에게 암묵적인 유착관계 형성이 

불가능할 때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기업과 공무원간에 암묵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크기를 품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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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없도록 정해서,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품질에 따라 민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변화가 크지 않

으면 민간 기업이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의 

양이 크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유착관계 형성의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법 간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는 민간 기업으로 하

여금 좋은 품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반면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민간 기업과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신에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좋은 품질의 재화

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들기 어렵다.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

지 방법 사이에 장단점이 있으므로 모수값에 따라 둘 중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

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후생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자의 방법이 항상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 기업이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의 

크기(   )와 비용의 크기()간의 차이가 그렇지 않을 때 둘 간의 차

이()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균형이 유도되는 것이 후자의 균형에 비해 

사회 후생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본 모형에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내용은 공무원 임용제도가 모수에 영향을 미쳐 

결국 어떠한 형태의 균형에 도달할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 

시 고려하는 인력풀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회 후생적으로 효율적인 균형에 도달하는 

모수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임용 시 고려하는 인력풀

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민간 기업과 공무원 사이에 암묵적 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

한 비용(접근 비용)은 커지게 된다. 이는 공직의 전임자와 후임자 간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친밀도 수준이 인력풀이 넓어짐에 따라 약화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인력풀이 넓어지는 공직 임용 제도일수록 접근비용을 높이게 되고 공무원

과 민간 기업 간 암묵적 유착관계를 형성할 유인을 약화시킨다. 이는 공무원과 민

간 기업 간의 암묵적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들여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

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예전에 비해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첫 번째 균형에 도달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직 임용시 고려하는 인

력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회 후생적으로 효율적인 균형에 도달할 모수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직 임용 제도의 폐쇄성이 약화될수록 사회 후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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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효율적인 균형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본 모형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Ⅳ. 결 론

퇴임공직자의 민간취업과 이에 따른 부패 관행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정사회’

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강화하였다(공직자윤리법 제4장 제17조). 하

지만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퇴직공직자의 민간 

재취업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13)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퇴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부

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업무와 다르지만 

해당 부처 유관기관의 사외이사, 자문위원 등으로 재취업, 혹은 퇴직 후의 취업예

정인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처에 보직하다가 퇴직 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

히 남아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직임용대상 인력풀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공직임용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

행 공직임용제도를 개선하여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임자와 후임자의 유착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유착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이는 곧 정부의 의사결정에 이해를 가진 민간업자가 공직자

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비용을 높이게 되어 민간업자가 유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현저히 낮추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패를 통해 얻는 잠재적 

이득에 대한 민간의 기대치를 낮추어서 부패를 염두에 둔 퇴직공직자를 고용할 인

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직임

용의 개방성과 전문성의 확대를 통하여 전직과 현직의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13) 서울신문 2011.06.0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04004012

(검색일: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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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직 인력풀의 확대는 결국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 제고로 구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직임용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과

거 몇 차례 도입에 실패한 직위분류제의 전면적 도입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엄밀한 직무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계급제와는 달리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는 직위분류제는 근본적으로 공직

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정년보장과 함께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상충되

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령 등의 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모든 직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심사과정을 통해 인력이 민간으로부터 공

직으로 그리고 공직에서 민간으로 순환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전문 인력들이 모두 잠재적인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풀의 확대를 도

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직위와 직무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정부부처 전체적인 정규 공직임용시험제도와

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행 공직임용시험은 순차적으로 상당부분 축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이를 축소하지 않고 직위분류제와 혼용하게 되면 

지속적인 인사적체와 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공직임용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권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직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법률화하는 열거주의의 도입 등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공직임용제도의 효용을 공직의 부정부패 문제와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론 부분에서는 논의의 명료화를 위해 공무원의 전문

성을 포함시키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사회의 활력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개방형 임용제

도의 도입을 통하여 부처별 직무수요에 따라 민간의 전문 인력들을 공직에 임용하

여 그들의 전문지식을 정부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

서의 정책들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을 통한 공직의 고용보장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공직자

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민간으로의 전직을 준비할 

유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 공직임용제도를 통하여 민간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공직에서의 경험과 자기계발을 바탕으로 다시 민간으로 전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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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제도 하에서는 정부 

전체적인 공직임용시험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처별 상시임용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방형 공직임용제도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2010년 발생한 외교통

상부 편법특채 문제 등을 볼 때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운영상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처별 개방형 임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외부민간검증위원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 여러 제도를 통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할 뿐만 아니

라 독립규제기관인 감사원 등의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행정조직에 한정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논리는 

행정조직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원조

직, 검찰조직, 더 나아가 민간조직, 특히 민간기업 내 부품구매나 조달업무를 담당

하는 조직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조직에서 공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전임자 예우 문제인데 이는 조직이 갖고 있는 근본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온

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련자

의 문책을 강화하는 방식의 미봉책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의 

하나로서 해당 조직의 임용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 결과는 실증 분석을 통해 더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재훈․이호준, 2012 참조). 향후 연구에서는 각 국의 데이터를 통해 공

직임용제도의 개방성과 공직 부패 혹은 정부의 효율성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나라들은 다양한 형태의 공직임용제도를 가지고 있

으며, 국제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World Economic Forum, World Bank,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ion 등)에서는 각 국 정부의 효율성과 부패지수 등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

들 자료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4)

14) 이러한 실증 분석의 결과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는 있다. 공직부패와 공직임용제도를 매개해

주는 변수는 암묵적 유착관계 이외에도 각 나라별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증 

분석 결과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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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보조명제 1, 2 증명>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 기업

의 제안을 거절하고 정확한 판별을 하도록 하여 민간 기업은 항상   를 선택하

도록 만드는 균형을 유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

아들여 민간 기업이 항상   를 선택하여 을 공급하고 공무원은 이를 로 판

별하도록 하는 대신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는 균형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 균형을 살펴보자. 민간 기업이   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

그리고 이 조건을 등호로 만족하는 경우, 민간 기업이 공무원에게 제안할 수 있

는 의 최대값은 가 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민간 기업의 제안을 거절하도록 만

들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을 만족하도록 공무원의 임금구조를 짜는 것이 최적이다.

  ≥ 


공무원이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민간 기업은 항상   을 선택하는 균

형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과 민간 기업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경우 공무원 입장에서는 판별을 어떻게 내리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차이가 없으므로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한편, 민간 기업은 공무원

의 퇴임 후  그를 고용하기 위해 들여야 할 최소 금액은 이므로, 민간 기업은 공무

원과 퇴임 후 의 임금으로 고용할 것이라는 계약을 미리 맺고 항상 의 품질로 

공급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에 대해 로 판별한다.

(증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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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명제 7, 8 증명>

두 가지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 기업의 제안

을 거절하고 정확한 판별을 하도록 하여 민간 기업이 항상   를 선택하도록 만

드는 균형이고, 두 번째는 민간 기업이 항상   을 선택하여 을 공급하는 균형

이다.

그런데 접근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는 민간 기업이   를 선택하여 을 공급

하는 경우도 암묵적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만약 민간 기업이 접근 비용을 들여

서 공무원과 암묵적 계약을 맺는다고 하자. 그럴 경우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 기업 

모두에게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이 최적 전략이다. 즉, 어떠한 판별 결과

에도 항상 0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간 기업은 접근 비용을 들여서 암묵적 

계약을 맺는 대신 암묵적 계약 없이   를 선택하여 항상 을 공급하는 것이 최

적이다. 따라서 접근 비용이 없던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공무원과 민간 기업 

사이에 암묵적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위 두 가지 중 첫 번째 균형을 살펴보면 민간 기업이   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 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무원이 민간 기업의 제안을 거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

부는 다음을 만족하도록 공무원 임금구조를 짜는 것이 최적이다.

  ≥  


이러한 균형에서 정부는 매기         
만큼

의 순편익을 얻는다. 두 번째 균형에서는 민간 기업이 항상   을 선택하여 을 

공급하게 된다.

(증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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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rvice Recruitment System and Public    

Sector Corruption

Jaehoon Kim*․Hojun Lee**

Abstract15)

  We study an implicit contract model to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sedness of public service recruitment system and the corruption 

rampant between private firms and public servants. By introducing access cost 

which depends on the personal affinity between a predecessor and a successor 

in the hierarchy of public bureaucracy, we can explain why a bureaucracy 

filled with closed recruitment system is more corrupted than one with open 

recruitment system, which is a stylized fact that we found  from OECD and 

IMD data. We show that the more open the recruitment system, the harder 

to sustain the implicit corruption contract between a public official and a private 

company.

Key Words: public service recruitment system, public sector corruption, revolving 

do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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